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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개요

 ㅇ ⽇ 정부는 외국인투자심사 강화를 위해 미국의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(CFIUS)1)를 모
델로 한 ‘일본판 CFIUS’ 창설을 검토 중2)

   - 재무성·경제산업성·국가안전보장국 등 관련 부처가 함께하는 합동 위원회를 창설할 
것이며, 인력/조직도 확대 예정이라고 밝힘

   - 또한, 간접적 지분 투자(제3국 경유 투자)를 통한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사전신고 
대상 투자범위 확대 예정

□ 주요내용

1  對⽇ 외국인투자위원회(일본판 CFIUS) 설립 추진 검토

 ㅇ ⽇ 정부는 재무성(MOF), 국가안전보장국(NSS), 경제산업성(METI) 등 관계 부처가 
공동 심의하는 정식 협의체 신설 검토 中

   - 現 일본의 투자심사는 재무성 및 소관 부처 중심으로 운영되며, 관계 부처 간 회의
체는 존재하지만 실질적 심의 기능은 제한적

    * 재무성 등 심사 결과,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관세외환심의회 자문에 따라 투자 중단·변경 권고 등 명령 

   - 향후 외환법(FEFTA) 개정을 통해 위원회 근거를 마련할 전망이며, 자민당과 유신회
에서는 ‘26년 창설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3)

1) 1975년 설립된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(The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)는 외국
인의 미국 內 투자를 심사하여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관계부처 합동위원회로서 재무부 장관이 의장
을 맡고 있으며, 국무부, 상무부, 법무부, USTR, 국방부 등 16개 관계 부처 장관급으로 구성 

2) Nikkei, “⽇本版CFIUS創設へ　政府が対⽇投資審査を強化、技術・情報流出防ぐ”, ‘25.11.10.
3) 자민당(⾃由民主党) 및 일본유신회(⽇本維新の会)이 공동으로 체결한 연립정권 합의서에 “대일 외국인 투자 위원회

(일본판 CFIUS) 창설 및 외국인 및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취득 규제 강화(対⽇外国投資委員会（⽇本版 CFIUS）
創設並びに外国⼈及び外国資本による⼟地取得規制の厳格化)” 문구가 명시 (‘25.10.16. https://o-ishin.jp/news/
2025/images/233f920ca51ed18ad1095d8ed144f5ba57abf5e6.pdf?utm_source)

https://www.nikkei.com/article/DGXZQOUA31BWS0R31C25A0000000/
https://o-ishin.jp/news/2025/images/233f920ca51ed18ad1095d8ed144f5ba57abf5e6.pdf?utm_source
https://o-ishin.jp/news/2025/images/233f920ca51ed18ad1095d8ed144f5ba57abf5e6.pdf?utm_source


-4-

⽇, 투자심사 체계 강화를 위한 일본판 CFIUS 설립 추진 예고

- 4 -

< 참고: 현재의 미국, 한국, 일본 외투 심사 조직 비교 >

구분  미국  한국  일본

근거법령
투자심사 별도 법령 마련
외국인투자위험심사현대화

법(FIRRMA)

투자촉진 법령에 안보심사 편입
외국인투자촉진법 및 

시행령 등 외국환무역거래법 등

조직체계
및 

심사방식

CFIUS(관계부처합동기관
16개 장관급)에서 

국가안보 검토 및 조사 
* 부처별 담당 상설 조직화

외국인투자위원회 
프로세스 前 단계에서
안보심의(정부+민간) 

전문위원회 진행

재무성(주관부서) 및 
업종별 관계 부처 검토 

+ 필요시 
관세외환심의위원회 

자문(민간 전문가로 구성)

권한 대통령 조치 可 산업부 장관 결정 재무성 조치
 * 자료: 저자작성

2  투자심사 조직 및 인력 확대 필요

 ㅇ 19년에 심사 범위를 확대*한 이후, 사전심사 대상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, 
⽇ 정부는 투자심사 담당 인력 증원 고려 중

      * ‘19년 외환법 개정으로 지정업종을 추가하고, 상장 회사의 주식·의결권의 취득 기준치를 10%에
서 1%로 인하 (1% 기준은 주주 총회의 의제 제안권 기준과 동일)

   - ‘24년에는 심사 건수가 2,903건으로 ’18년 대비 약 5배 증가하였으나, 現 재무성 
內 심사 담당 인력은 미국의 절반 수준인 70명 수준

   - 또한, 신고 건수 대다수는 정보통신 기술 관련 산업으로서, 담당 인력을 늘리면서 
검토 대상 업종을 좁히는 방안도 고려 중

< 일본 사전신고 건수 추이 >

 * 자료: 재무성 “대내직접투자심사제도 관세외환심의회 설명자료(‘25.9.30.)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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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사전신고 대상범위 확대: 간접투자 규제 등

 ㅇ ⽇ 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외국기업을 다른 외국기업이 자회사화하여 주식을 간접 보
유하는 투자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

   - 현행법상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하는 ⽇ 기업을 대상으로 외국 투자가가 일정 이상
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만 사전심사 대상

   - 그러나, 재무성에서는 ⽇ 기업의 주식·의결권을 보유한 외국 법인 등을 다른 외국 
투자자가 간접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섭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4)

< 간접 투자 관련 >

 * 자료: 재무성 “대내직접투자심사제도 관세외환심의회 설명자료(‘25.10.31.)”

□ 검토 및 시사점
 ㅇ ⽇ 고이치 총리는 경제안보 강화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며, 對⽇ 투자 엄격 심사와 

외투 위원회 설립 등을 언급한 바 있음5)

   - 또한, 미국과 무역합의6)에서 투자안보(Investment Security) 협력과 대내투자 심
사 강화를 위한 매커니즘이 강조7)되면서, 일본 내에서는 투자심사 제도 및 조직체
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전망.  끝.

4) ⽇ 관세외환심의위원회, “対内直接投資審査制度について”, ‘25.10.31.
5) Reuters Japan, “⾼市⽒、党総裁選で公約『責任ある積極財政』　対⽇投資を厳格化”, ‘25.9.19.
6) 美 백악관, “A Historic U.S.-Japan Framework Agreement”, ‘25.9.5.
7) 美 백악관, “President Donald J. Trump Drives Forward Billions in Investments from Japan”, ‘25.10.28.

https://jp.reuters.com/world/security/XVOJTP3Y7JIDRLIWO7E6OXZCDI-2025-09-19/?utm_source
https://www.whitehouse.gov/fact-sheets/2025/09/fact-sheet-president-donald-j-trump-implements-a-historic-u-s-japan-framework-agreement/
https://www.whitehouse.gov/fact-sheets/2025/10/28195/

